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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 한국 D RAM 수출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삼성전자 0.16%(미소마진 이하), 하이닉스 57.37%라는 상계관
세를 예비판정하였음.

- 상기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 미국 마이크론社의 제소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마이
크론社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한국정부로부터 WTO SCM협정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DRAM에 대해 상계관세
(CVD, 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할 것을 미국 상무부에 요청하였음.

-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중 한국정부의 금융기관 지배문제와 W TO SCM협정의
특정성 위배 여부가 핵심이나 전반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상황임.

▣ 향후 최종판정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EU 역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정도가 심각한 기업이 회생

한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조선, 철강 분
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WTO D D A 규범분야에서도 한국을 겨냥한 제안서를 미국 및 EU가 제출한 상
황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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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의 경과 일정

■ 지난 4월 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수출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의

예비판정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삼성전자 0.16%(미소마진 이하 ), 하이닉스

(舊 , 현대전자 ) 57.37% 라는 상계관세를 예비판정 하였음.1)

- 상기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 마이크론社의 제소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마이크

론社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한국정부로부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

정(이하, SCM협정)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

국산 DRAM에 대해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할 것을 미국

상무부에 요청하였음.

마이크론社는 상기 제소장에서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국내 DRAM 생

산업체들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였고, 한국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채권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반도체업체에 한하여 특정성(specificity) 있는 1)

부채탕감, 2) 출자전환, 3) 채무만기연장, 4) 이자율 인하 등의 정부보조금을

DRAM 업체에 제공토록 하여 WTO SCM협정 1조와 2조를 각각 위반하였

다고 주장하였음.

하이닉스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 지급문제는 2001년 초부터 미국에 의해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임.

- 이에 한국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 WTO SCM협정 13.1조2)에 의거하여 한미

1 미국 상무부(2003), Prelim in ary Determ in ation in th e Cou n tervailin g Du ty In vestigation :

Dyn am ic Ran d om Access Mem ory Sem icon du ctor s (DRAMS) from the Rep u blic of Korea,"

Ap ril 1, 2003. 상계관세 부과 기준율이 1.0%이어서 삼성전자의 경우 상계관세부과가 면제됨.

또한 기타(all oth ers)에 대해서도 57.37%가 부과되었으나 해당 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뿐이어서 본 글에서는 제외함.

2 동 조항에 따르면, 제소 이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가능한 조속히 피제소업체의 WTO 회원국

은 SCM협정 11.2조에 언급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

(con su ltation s)에 초청될 수 있음. 동 협정 11.2조에 언급된 상황은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

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관한 기술(d escrip tion), 2) 보조금이 부여되었다고 주장

되는 상품에 대한 상세기술, 3) 해당 보조금의 존재, 금액 및 성격에 관한 증거, 4) 국내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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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양자협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마이크론社의 제소사유가 불충

분하다는 점과 조사범위의 축소를 주장하였음.

- 양자협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702조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RAM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WTO SCM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

작하였음.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마이크론社의 조사범위 확대(한국기업의 미국內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DRAM 포함) 주장과 제소된 보조금의 일부분(기술인력개

발 세액 공제제도, 정부구조조정 세액 공제)을 기각하였음.

<표 1> 한국 DRAM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관련 사안일지 및 향후 일정

일시 주요 내용

2002. 11. 1 미국 마이크론社, 상계관세 부과 신청서 제출

2002. 11. 12 한미 양국간 양자협의 개최

2002. 11. 21
미국 상무부의 조사 개시, 마이크론社의 조사범위 확대 및 일부 보조금

주장 기각

2002. 12. 16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피해판정

2003. 1. 8
미국 상무부, 한국산 DRAM 보조금 조사 관련 답변서 제출시한 및 예

비판정기일 연기

2003. 2. 4 한국정부, 한국산 DRAM 제소 관련 답변서 제출

2003. 4. 1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2003. 6. 16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 (예비판정 75일 후)

2003. 7. 31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 (상무부 최종판정 45일 후)

2003. 8. 7 관련 조치 시행(order)

주: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기한은 연장 가능하며, 관련 조치의 시행

은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 양 기관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가능함.

대하여 주장되는 피해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증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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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003년 1월 27일이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기한이었으나, 미국 상무부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관세법(1930년 관세법 Section 703)이 허용하는

최장 65일을 적용하여 예비판정기한을 3월 31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1월 8일

발표하였음.

- 지난 2월 4일 한국정부는 한국산 DRAM 관련 미국 상무부의 질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미국정부에 전달하였으며,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역시 지난 1

월 28일 업계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논의됨.

- 미국 상무부가 4월 1일 예비판정을 내린 이후의 일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4월 중으로 미국정부의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2.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 및 쟁점분석

가 .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

■ 지난 4월 1일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한국산

D RAM 수출업자에게 상계조치 가능한 (countervailab le)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마이크론社의 한국산 DRAM 상계관세제소에 대한 조사는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의 정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사범위는

조립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산 DRAM임.

한국에서 전공정(fabrication)이 이루어진 제품은 후공정(assembly & test)이

발생한 국가(한국 또는 미국)에 상관없이 조사에 모두 포함된 반면, 미국에

서 전공정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후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

에서 제외되었음.

- 3 -



제소 당시 마이크론社는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공장에서 전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난해 11월 21일 미국 상

무부는 이를 기각하였음.

■ 예비판정 결과별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하이

닉스에 부과된 상계관세의 대부분이 신용제공 및 기타 금융지원 분야에 집

중 (57.37%중 57.23%)되어 있음.

- 상계조치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프로그램 중 신용제공 및 기타 금융지원과 관

련하여 미국 상무부 보고서는 1) 1998년까지의 한국정부 신용정책, 2) 1999년

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대출은행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 3) 한국정부의

특정적 금융지원 등을 지적하였음.

1998년까지 한국정부의 신용정책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한국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였다고 지적하고, 1999년 이후 대출은

행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부지분에

대한 분석과 외국 언론기관의 보도 등을 중심으로 거론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하이닉스를 포함한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특정적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는 1) 하이닉스 금융 구조조

정 및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 부채-주식 교환(debt-to-equity swap), 채

무면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2) 1999년 이후의 기타 대출, 3) 1999

년 이전의 기타 대출 등을 지적하였음.

-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의 9, 10, 24, 25조 등은 상계조치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

으며, 의문이 제기되었던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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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비판정 결과별 프로그램

예비판정 결과 구분 해당 프로그램
상계관세

보조금 요율

상계조치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

신용제공 및 기타 금융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6조)

전기료 할인

G-7 프로젝트

21세기 프론티어 R&D 프로그램

하이닉스 57.23%,

삼성전자 0.01%

삼성전자 0.15%

삼성전자 0.00%

하이닉스 0.14%,

삼성전자 0.01%

하이닉스 0.00%

상계조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0조)

생산성 향상시절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4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조)

-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

단기 수출금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된 프로그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과세면제

일부 관세환급

수출보험

-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
6,800억원의 채권보증 -

예비판정에서 제외된

프로그램

cutting edge products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금지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

나 . 주요 쟁점별 내용과 평가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이닉스에 부과된 상계관세 중 대부분이 금융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 내

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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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부의 금융기관 지배문제

■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배문

제인바, 금융지원은 채권단의 자율적 상업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한국정부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채권단의 행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00년 하반기부터 하이닉스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자 동년 12월 시티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bank loan)을 제공하였으며,

2001년에는 산업은행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이용하여 하이닉스의 채권을

인수하였음.

- 미국 상무부는 산업은행의 행위가 정부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정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는 1) 정부의 지분, 2) 이사회 구성의 정부인사 존

재, 3) 기관행위에 있어 정부의 개입, 4) 정부정책 및 관심사에 대한 기관업무

의 시행여부, 5) 기관설립과정에서의 정부역할 등임.

■ 2000년 12월 8,000억 원의 신디케이트론이 하이닉스에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하이닉스의 금융고문 (financial advisors)이 시티은행과 살로몬 스미

스 바니 등과 같이 미국계 금융기관이었고 신디케이트론의 간사은행이 시

티은행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지원의 경우 상업적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상업적 판단에 의해 이

루어졌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산업은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이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산업은행의 지분이 정부에 있고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이 산

업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기금을 제공 또는 관리하는 것 이라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시중은행의 조치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IMF와의 협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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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시행된 정책이 WTO 규율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더욱 적극적으

로 미국정부에 설명하여야 할 것임.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일시적으로 증

가하였다는 점과 2002년부터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할

것임.

-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WTO 무역 부채 금융작업반 회의에서 IMF 프

로그램에 의거하여 추진된 기업 구조조정 조치가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IMF와 공동으로 제출하였음.

2) WTO SCM협정상의 특정성 위배 문제

■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프로그램의 주체에 대한 쟁점분

석 이후 고려하여야 할 부문은 해당 프로그램이 WTO SCM협정의 특정성 규

정 위배 여부인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의 경우 WTO SCM협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同 협정의 특정성 규정 (2.1조 )에 위배된다

고 판정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 당시 산업은행은 회사채를 인수하는 대상기업으로 하이닉스 이외에도 총 6

개 기업3)을 선정하였음.

- 상기 인수과정에서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어떤 기업이라도 그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회사채 신속인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특정

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SCM협정 2.1(b)

조).

- 그렇지 않고 해당기업의 선정에 자의적인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사후

적으로 특정기업에게 혜택이 부여되었고 그 조치에 따라 해당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다면, 사실상의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계조치

3 현대건설,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현대상선, 고려산업개발,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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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임(SCM협정 2.1(c)조).

3. 시사점

■ 향후 최종판정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EU 역시 상계관세 부과를 결

정할 경우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됨.

- 오는 7월 최종판정까지 하이닉스는 對美수출할 때마다 잠정관세를 예치하여

야 함에 따라 금융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EU 역시 오는 4월

24일 이전에 한국산 D RAM에 대한 상계관세 관련 보고서와 권고안을 발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하이닉스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임.

지난해 6월 10일 독일의 인피니온社(Infineon Technology)는 하이닉스와 삼

성전자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하였는데, 한국정부가 DRAM 업체

에 공여한 보조금의 유형으로 1) 수출손실에 대한 조세혜택, 2) 신디케이트

론, 3) 수출신용보험 공여, 4)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 5) 서울보증보험

부보, 6) 채무만기연장, 7) 채무출자전환 등을 지적하였음.4)

한국기업의 DRAM 수출은 지난해 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하이닉

스는 17억 달러 수준임. 이 중 對美 對EU 수출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하이닉스의 DRAM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

<표 3> 한국기업별 DRAM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전체 10,444 4,385 5,968

삼성전자 5,756 2,629 4,097

하이닉스 4,601 1,712 1,766

자료: 산업자원부

4 이 중 삼성전자는 1)항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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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공정이 이루어지고 한국에

서 후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은 조사대상이 아닌 점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내

현지 공장 (오레곤주 유진 )의 생산을 對美 對EU 수출에 활용하고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증대시켜야 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정도가 심각한 기업이

회생한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존재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통상마찰이 조선 , 철강분야로 확대될 가능성

도 있음.

- 조선부문에서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EU와의 통상마찰이 진행 중이며

OECD에서는 新조선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

- 철강부문에서도 외환위기 이전부터 한보철강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및 금융

지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임.

- 또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2002년 3월 5일)5) 이후 보조금 규율을 강

화하기 위한 다자간의 협상이 OECD에서 진행 중인바 , 한국으로서는 선진

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을 적절히 대처함과 동시에 중국과 같은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견제하여야 하는 입장임.

■ 현재 WTO D D A 규범분야 (반덤핑 , 일반보조금 , 수산보조금 , 지역무역협정 )

에서도 미국 및 EU 등이 한국의 보조금 정책을 겨냥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EU는 지난해 11월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DDA 규범협상

그룹회의에서 위장보조금(disgu ised subsidies), 국가통제기관(state-controlled

entities)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겨냥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6)

5 양준석 김홍률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2002-11호 참조.
6 강문성 외 (2002),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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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시 지난 3월 19~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DDA 규범협상

그룹회의에서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ies), 국가적 관심사 중심의 금융행위

(royalty-based financing)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겨냥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상기 두 제안서가 SCM협정상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 역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진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만일 마이크론社의 하이닉스 매각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번

통상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지난해 4월 메모리 사업부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성공한 마

이크론社의 하이닉스 매각협상은 헐값매각 이라는 논란 속에 소액주주 , 일부

시민단체 및 노조의 반대로 이사회에 의해 부결되었음.

- 따라서 마이크론社의 하이닉스 매각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마

이크론社의 제소는 없었을 것이며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부과도 없었을

것임 .

- 사실 독일의 인피니온社가 하이닉스를 제소한 것도 마이크론社의 하이닉스

매각이 성공적일 경우에 대비한 측면도 없지 않아 , EU의 상계관세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하이닉스가 마이크론社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다면 EU는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임.

- 따라서 독자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억지로 회생시켜 맞게 된 어려움

과 외국기업이라도 이 기업을 인수해서 얻게 되는 고용의 장기적 안정과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이익을 비교하면, 매각결정이 한국경제에

보다 도움이 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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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정이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예비

판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부과될 상계관세율을 낮추는데 협상력을 집중

하여야 할 것임.

-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결과가 한국정부 및 업계의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

인 지적 없이 내려졌다는 점과 그 대신 국내외 언론보도에 근거하고 있다

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여야 할 것임.

-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EU의 판

정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최종판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 한미 양자간의 문제로 이 문제

를 해결하기보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다자차원에서 이 문제

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되면 이해 당사국뿐만 아니라 WTO 사무국과

제3국이 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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